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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3년 원주에 소재한 강원시민사회연구원이 지학순주교선종20주년기념사업으로 5 ․ 18
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자료집 ‘지학순 주교와 민주화 운동 그리고 원주’의 도움을 

받았다. 자료를 수집해주신 서연남 연구지원팀장께 감사드린다.

한 ․ 미 외교문서로 본 

지학순 주교의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1974년 7월 지학순 주교의 체포에서 석방 이후까지 약 1년 동안에 

걸친 그의 민주화운동을 고찰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외교문서를 주요 

자료로 이용하여, 그 역사에 새롭게 접근하였다. 당사자인 지 주교를 포

함해서 한국 정부, 천주교계, 그리고 미국 정부를 주요한 관련 행위자로 

보았다. 운동의 전개과정을 체포, 양심선언, 재판, 석방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 행위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 주교는 악과 불의

인 유신체제와의 투쟁에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

복시키려고 하였다. 그 정점은 양심선언으로 천주교회와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박 대통령이 지 주교를 체포한 것은 유신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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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지학순 주교가 정부에 체포되어 재판을 거쳐 투옥과 석방

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괴로운 싸움을 벌인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

직도 잊지 않고 그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

리 사회는 소중한 역사에 소홀하고 빨리 망각하는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

한 듯하다. 지 주교와 그 투쟁이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비춰 보았을 때, 학계도 질타를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도 1970년대 지 주교의 민주화운동을 높은 학문적 수준까지 끌어올

리는 것은 언감생심이지만, 적어도 그 뜻만이라도 이 시대에 다시 새기

겠다는 소박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지 주교의 민주화 투쟁의 목적, 전개, 영향 등 역사적 사실을 

폭압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천주교계와 대립하게 된 결정적 실책이었

다. 결국 유화적 통치술과 미국의 압력에 지 주교 등 구속자를 석방하였

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 주교의 저항과 희생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지만, 교계 보수파와의 분열은 피하지 못하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대한정책 목적 아래 내정불간섭주

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대한원조 삭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

시적으로 박 정권의 독재에 제동을 걸었다.

■주요어: 지학순, 민주화, 천주교, 박정희, 유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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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총체적이며 세부적으로 알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기존에도 적

지 않은 논저들이 있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지 주교 자신

이 남긴 적지 않은 글은 이미 공개가 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나, 강론 등 

신학적이며 사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민주화운동 과정과 옥중에서 작

성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함께 투쟁하였던 인사들의 회고록

이나 경험담은 소중하지만, 짧거나 부정확한 사실이 왕왕 눈에 띈다는 

점이 아쉽다. 지 주교의 신앙과 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행본이 여

러 권이 발간되었으나, 다른 부분과 분량을 맞추다보니 민주화운동을 충

분히 서술하지 못하였다. 온전히 지 주교만을 다루고 있는 학술논문은 

2편으로(지배선 2003; 황종렬 2005), 한 편은 민주화 운동 이전의 전기이

며, 다른 한 편은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기록이나 연구가 적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때로

는 중요한 일부 자료들만 반복적으로 활용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숨어 있는 자료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관심

과 연구의 대상이나 범위가 지 주교, 천주교계, 민주화운동진영에 국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접근방법

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 주교의 민주화운동을 다각도에서 참신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주교 신앙 위주의 

연구 외에 객관성과 실증을 중시하는 역사학적 연구가 요구된다.

당시 상황의 중심에 지 주교를 놓는다고 하여도, 그 중심이 모든 것

을 형성하고 추동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중요한 

행위자들(actor) 자체의 목적과 전략, 상호 간의 인식과 작용, 그리고 구

조적인 조건에 의하여 역사는 역동적으로 만들어졌다. 지 주교의 민주화

운동과 깊이 관련된 중요 행위자는 지 주교 자신, 한국 정부, 한국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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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교황청, 미국 정부였다. 체포부터 석방과 그 후까지 약 1년에 걸

친 지 주교의 민주화운동을 체포, 양심선언, 재판, 석방으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행위자들이 입수한 정보, 그 해석, 대응, 상호 관계를 객관적으

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지 주교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그 

의미를 입체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생산한 외교문

서이다. 이미 알려진 자료와는 많은 부분 다른 내용과 성격을 지니고 있

다. 외교문서는 전개되는 사건과 주요 인물에 관한 사실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의 동태를 객관적으로, 또한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주요 자료는 미국의 국가문서기록관리청(NARA) 인터넷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기록데이터베이스(AAD: Access to Archival Databases)

의 중앙외교정책파일(Central Foreign Policy Files)이다. 1973년에서 1977

년까지 주한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해외공관과 국무부 사이에 주고받은 

전문이다. 한국의 외교문서는 외교통상부가 2006년에 공개한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 구속사건, 1972-74>으로 약 230장에 불과하지만, 관

련 정부기관과 고위층의 의도와 대응에 관한 기록으로 가치가 있다. 그

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 아카이브즈는 중요한 자료의 보고로 

큰 도움을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양국 정부문서 등이 수집되어 있

지만, 자체 수집물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다.
1)
 이밖에 여러 자료와 

논저도 참고하였으나, 지 주교의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

1) 논문의 분량 제한과 양식의 각주 처리의 불편으로, 문서의 기본 요소를 완전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미국문서는 발신처와 문서번호, 그리고 발신시간(Z는 UTC/GMT이다)만을 본문주로 

처리한다. 2006년 외교통상부 공개문서는 ‘외교문서’로 표기하고, 그 종류, 생산기관이나 

제목을 보여주고, 각 문서 하단에 수기한 번호를 페이지로 간주하여 본문주에 넣는다.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의 아카이브즈 자료는 생산자나 제목,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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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각국 정부의 문서관리체계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공개를 중요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교황청과 천주교회, 그리고 

개인이 소장한 문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된

다.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고는 추후 대대적

인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기존 자료와 연구 논저를 제대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외교문서를 통해서 지 주교의 민주화운동을 

연구한 저술은 없다는 점만은 확신하였다. 한편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자

료를 다수 활용하여 기존 연구와 자료를 보완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 주교는 1974년 4월 30일에 출국하여 대만, 필리핀, 독일, 오스트

리아, 로마를 거쳐서 7월 6일 오후 4시 50분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러나 지 주교는 입국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영접하러 나왔던 원주교구의 

신자 등은 주교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다. 지 주교가 귀국하는 경우에 어

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예측에(지학순정의평화기금 2000, 156-157) 

여러 명이 공항으로 직접 영접을 나갔지만, 불안감만을 안고서 원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김수환 추기경도 사전에 연락을 받고 공항에 사

람을 보냈으나 그도 만나지 못하였다(평화신문 2004/01/18). 주한교황청

사절인 도세나 대사는 이런 대응은 “잘 조직된 것”으로, 자신이 사전에 

알았다면, 공항에 나가서 지 주교의 연행을 막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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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04456, R 100627Z JUL 74). 하비브 주한 미국대사는 정부 조처

를 비판하는 문서가
2)
 교회에 전파되었는데, 그 공개 시점이 지 주교의 

귀국에 맞춘 것인지 물었으나, 도세나 대사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히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귀국과 동시에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지 주교도 예감

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서 민청학련에 관

여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였다. 5월 27일에 비상보

통군사재판 검찰부의 발표에는 김지하가 주동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였

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지 주교는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워싱턴 포스

트의 오버도퍼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김지하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STATE 146596, 

R 082121Z JUL 74). 또한 로마에서도 귀국 직전에 교황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 주교에게 조직적인 정치사에 관여하지 말도록 강하게 충고하

였고, 더욱이 일련의 정치적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귀국하지 말도록 

권고하였다고 한다(ROME 09597, R 111445Z JUL 74; ROME 10573, R 

011522Z AUG 74). 지 주교를 잘 아는 한 바티칸 인사는 지 주교의 희망

은 그의 체포가 “관심의 표적(cause celebre)”이 되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그럼으로써 압력을 받은 한국 정부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정보위원회(USIB: United States Intelligence Board)는3)
 한국 정부

2) 문서는 7월 5일 주교단에서 1975년 성년 반포에 즈음하여 발표한 사목교서 <성년은 하느님, 

인간, 가난한 자의 해>(김택암 1996, 59-64)라고 생각된다.

3) 미국 정부의 각종 정보기관, 국무부의 첩보조사국(INR), 국가안보처(NSA), 방위첩보처(DIA), 

연방수사국(FBI) 등의 수장이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해외

정보에 관련된 각종 사항을 자문하고 지원하였다(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출간

년도 불명). 그러므로 국가첩보회보(National Intelligence Bulletin)의 정보는 매우 정확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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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위 성직자의 재판은 대내외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박 대통령이 지 주교 체포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보인

다.”고 판단하였다(USIB, National Intelligence Bulletin 1974/07/10). 주바

티칸 대사 신현준이 박 대통령에게 지 주교에 대해서 말하였으나, 대통

령은 지 주교가 이미 죄를 자백하였으므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하였다고 한다(SEOUL 04439, P R 090933Z JUL 74).4)
 7월 

9일 중앙정보부 신직수 부장은 지 주교가 민청학련 사건 연루를 부인하

였으나, 처벌될 것이라고 미 대사에게 말하였다. 중정 부장은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비호의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그런 상황을 “암담한” 것

으로 묘사할 만큼, 중정도 지 주교의 구속과 재판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

다. 이로 보면, 주교의 연행은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김 추기경은 7월 8일 중정 차장 김재규에게서 지 주교 연행 사실을 

통고받았다(평화신문 2004/01/18). 추기경은 오전 11시경 중정에서 지 

주교를 만났다(외교문서 “지주교사건에 대한 해명자료” 별첨 26-28; 한국

천주교사제단 00480562). 지 주교는 중정이 제기한 민청학련 지원에 대

한 혐의를 부인하였다. 김지하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민주수호를 

위한 것으로 계획적인 폭력 행위는 알지 못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였다

(지학순 1974, “나의 견해”). 또한 그는 당국에 박해를 받고, 가족부양에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친구에게 문제의 돈을 주었다고 이미 몇 달 전 서

울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바가 있었다. 이 사실은 미국정보위원회가 파악

한 것이므로, 중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추기경은 7월 8일 주교회의에서 7월 9일 명동성당에서 특별기도회

4) 신현준은 초대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한 중장 출신이었다. 만주봉천군관학교 출신으로 박 대통

령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형님”으로 불렀다고 한다(신현준 1989, 157,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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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다는 결정을 취소하였다(SEOUL 04439, P R 090933Z JUL 74). 그 

이유는 교계에서 동의를 얻고, 정부와 협상을 신중하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중정 신직수 부장에게 지 주교가 재판 전에 투옥되어

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였고,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SEOUL 04439, P R 090933Z JUL 74). 미8군 G-2에 따르면, 추기경이 

지 주교를 면회한 다음에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취소하기로 중정과 합의

하였다고 중정 2국 정보통이 시사하였다고 한다. 그 까닭은 “지 주교가 

연행 상태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럴 경우 

지 주교는 현재 원주교구에서 서울과 가까운 광주로 전보되고, 그곳에서 

아마도 실질적인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투옥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천주교 측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대신 중정은 천주교계가 반발과 저항을 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고 요구하였다(명동천주교회 1984, 115).

6월 14일 신임장을 제정한 교황대사 루이기 도세나 대주교는 지 주

교 사태 해결과 한국 천주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천주교회와 국

가의 관계를 대단히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교회의 현실 비판과 참여를 

크게 제약하였다(외교문서 “보고사항” 10-14). 그렇지만 도세나 대사도 

교황청 사절로서 지 주교의 체포에 즉각 대응하였다. 7월 8일 노신영 외

무차관과 면담하고, 지 주교를 면회하였다(SEOUL 04456, R 100627Z 

JUL 74). 지 주교에게 자금 제공에 관한 해명을 들은 후, 대사는 다시 

외무차관을 방문하여 정부가 생각하는 혐의로 지 주교를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대신 지 주교를 연행 상태에서 

풀어 귀가시키고 연금 상태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추기경과 대사

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사는 외무차관에게 재판은 교황청에 

대한 중대한 조처이며, 극도로 적대적인 국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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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기하였다. 

7월 10일 교황대사는 다시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지 주교의 석방을 

요청하였다. “지 주교는 한동안 조용히 혼자 떨어져 있고, 그런 뒤에 ‘모

종의 합의’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

해서 외무차관은 이런 조처에 지 주교가 즉시 한국을 출국하는 것, 로마

로 오랫동안 나가 있는 것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 정부, 적어도 

외무부는 지 주교를 외유, 실질적인 국외 추방으로 사태를 수습하자는 

안을 가지고 있었다. 대사는 이는 주교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황만이 결

정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뒤에 대사는 지 주교의 출국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교회가 주교에게 즉각적인 추방을 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참 시간

이 흐른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미국대사에게 말하였다. 도세나 대사는 

하비브 대사에게 주교의 체포 결과가 좋을 것이 없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서 하비브 대사는 이미 그렇

게 말하였고, 한국 정부도 이해하였다고 확신하다고 답하였다. 하비브는 

지 주교 사건에 대해서 중정 부장과 논의하였고, 김동조 외무장관과 함

병춘 주미대사에게서 사태를 완화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밝혔다(SEOUL 4456, R 100627Z JUL 74).

김 추기경은 7월 10일 오후 6시 명동성당의 기도회를 허락하였다. 

정부당국은 대대적인 시위를 예상하면서도,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하였다(SEOUL 04481, P R 100903Z JUL 74). 이러한 상황

에서 추기경은 밤 7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 1시간 반 동안 종교

의 역할, 언론 자유, 노동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동아일보 1998/ 

07/01). 추기경과 대통령의 면담에서 대통령은 천주교의 사회적 활동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추기경은 민주주의 문제만큼이나 그런 경제적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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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대응하며 그런 요구를 거부하였다

고 한다(SEOUL 04554, P 130421Z JUL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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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으로 보았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구속, 즉 연금 상태에서 형식적

인 재판을 받고 석방될 것이라고 낙관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도 7월 16일 지 주교에게 23일 군사재판정에 출두하라는 통

고가 온 것은 당초 지 주교 관련 협상에 관한 양측의 해석이 불명확하였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사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한국교회의 

수장인 추기경의 담판이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세부적 사안까지 논의하

면서 진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혹은 7월 11일과 

7월 16일 사이에 정권이 강경한 쪽으로 선회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그들

은 유화적인 태도는 민주화세력의 더 큰 저항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주장

을 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정권이 결정적인 타격으로 준비한 민청학련 

사건의 관련자 처벌에 예외가 생긴다면, 그 효과도 손상이 되기 때문이

었다. 지 주교처럼 천주교회의 고위층을 압박해서 천주교 전체를 묶어두

려던 기도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 주교 구금과 재판 내내 내정간섭의 인상을 주

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에 충실하였다고 한다(SEOUL 04783, R 240625Z 

JUL 74). 실제 미국 정부는 대한정책이 순조롭게 수행되는 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국내적 문제에는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관찰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그렇지만 대사와 고위급 외

교관들은 한국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미국 각계에

서 점증하는 비판을 한국의 고위층과는 논의하였다. 1974년 봄 하비브 

대사는 박 대통령에게 긴급조치 위반자를 한 명이라도 처형하는 것은 “어

리석은” 짓이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였다(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 254). 그렇지만 박 정권의 억

압적인 긴급조치와 군사재판을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

았고, 개인적 차원의 관심도 “외교관으로서 일상적 업무를 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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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누는 정보교환”에 지나지 않았다(STATE 159773, R 232151Z JUL 

74). 그러므로 대사관은 워싱턴의 공식 대변인이 한 발언을 확인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비브 대

사는 본국의 지시를 준수하여 한국 내정에 관해서 사적이든 공개적이든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의회는 한국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여 주한 미국관리, 학자, 성

직자의 증언을 청취하였고, 의원 개인이나 대표단이 몇 차례 방한하여 

민주인사와 면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민주화운동에 호의적이었고, 박 정권을 제약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지 주교를 비롯한 민주인사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8월 7일에 종료된 프레이저-닉스 청문회에서는 증언자들

의 말이 엇갈렸다(STATE 172482, R 072202Z AUG 74). 원주교구의 맥

퍼든 신부는 교구장인 지 주교를 감정적으로 옹호하였으나(외무부, 미하

원청문회 진행상황(2), 83, 1974), 미국인들은 한국에 민주주의가 쉽게 

뿌리내리기를 바라서는 안 되며, 비상한 안보 상황 때문에 자유가 희생

당하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증언하였다(STATE 138181, R 130001Z 

JUN 75). 이처럼 한국의 안보가 인권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

므로, 결국 10월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대외원조법 심의에서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 외원액의 3

분의 2만 집행하도록 한다.”는 프레이저 의원의 제한조건추가안이 부결

되었다(동아일보 1974/10/11). 

그렇다고 해서 미국대사관 측이 관망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 정부의 고위층에게 인권탄압은 미국 내의 여론, 특히 의회와 종교

계의 비난을 사기 쉽기 때문에 강압적 조처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지 주교 구금과 석방 과정에서도 교황대사와 민주인사들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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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관심을 표명하고 정보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뚜렷하였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라든지 조처라고 해석할 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7월 24일 지 주교의 투옥에 항의하는 명동성당미사에 대사관 직원

은 물론 천주교 신자인 하비브 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STATE 163673, 

R 262355Z JUL 74). 그래서 한국인 일부는 박 정권의 강압 정책을 지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미국 관리들을 비난하였다고 한다. 

지 주교가 7월 23일 양심선언을 하게 된 목적과 동기는 그의 육성으

로 생생히 들을 수 있다(지학순 1975, 30-38). 그는 진심으로 “인간의 존

엄성, 인간회복, 민주회복을 위하여 양심선언”을 하였고(지학순 1974a),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연이어 사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회생하기를 소망하였다(평화신문 2004/02/08).

지 주교가 밝히지 않았더라도, 양심선언의 목적이나 배경은 추가적

으로 찾을 수 있다. 지 주교는 양심선언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저항과 

박해의 선전 효과를 거두려고 하였던 것 같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 주

교는 연기된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열리지 않을지를 가늠할 수 없으

므로, 곧바로 국제적 관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STATE 159773, R 232151Z JUL 74). 그렇다면 외신기자가 다수 방한하

고 프레이저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유리한 외적 상황에서 이런 고초를 

예상하며 귀국한 자신이 투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뿐더러, 법적 처벌

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의 판단대로 외국기자들에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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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문을 배포하고 회견을 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파장을 몰고 왔다.

지 주교의 또 다른 의도는 정부와 천주교회의 타협을 막으려는 것이

었다고 짐작된다. 지 주교가 구금되자, 천주교계는 이전의 보수성과 정

권과의 친밀 관계를 떨쳐내고 유신정권을 성토하고 저항하였다(강인철 

2010). 천주교의 기본정신인 정의를(천주교 원주교구 2003, 32-41) 실천

하는 데 가장 앞장을 섰던 지 주교로서는 이와 같은 반전은 상당히 고무적

이었을 것이다. 지 주교는 도세나 대사의 타협 노력과 상관없이, 유신헌

법은 폭력과 공갈과 사기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양심선언을 감행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SEOUL 04772, R 230902Z JUL 

74). 그 결과, 미국대사관과 오버도퍼 특파원이 똑같이 해석하였듯이, 

“의심할 것도 없이, 지 주교가 의도한 대로”(SEOUL 04853, P R 250945Z 

JUL 74), 양측의 협상은 결렬되고 대치 상태로 돌입하였다. 

지 주교의 양심에 따른 결행으로 정권은 난처한 지경에 놓였다. 김

종필 총리는 지 주교의 반격을 보고받은 즉시 관저에서 외무장관, 중정

부장, 국방장관과 회의를 열었다(SEOUL 04772, R 230902Z JUL 74). 사

태는 대내외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은 대외적 여파를 

우려한 외무장관은 교황대사와의 협약에 따라서 7월 26일 재판을 열고, 

지 주교의 신분을 변경하지 말자고 하였다. 김종필 총리는 화를 내며 외

무장관의 말을 막고 그를 연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오버도퍼 기

자는 박 대통령은 지 주교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

다(STATE 160766, R 242116Z JUL 74). “그에 대한 비판을 막고 있는 

복종과 두려움의 분위기”를 동요시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보

았다.

당장 중정은 양심선언문을 타이핑하여 지 주교에게 건넨 서정열 레

이몬드 수녀를 12시간 동안 심문하였다(STATE 164966, R 301255Z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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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평창성당 올리버 케네디 신부는 중정에 구금된 최초의 외국인 천주

교 성직자가 되었다(STATE 166922, R 312223Z JUL 74). 29일 원주교구

의 폴리 신부를 비롯해서 세 명의 한국인 신부(노세현, 신현봉, 이영섭)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SEOUL 05033, P R 011005Z AUG 74). 심지어 

선언문 낭독하던 자리에 있던 로이터 통신사 서울사무소 한국인 소장까

지도 중정에 연행되었다(SEOUL 04834, R 250825Z JUL 74).

7월 23일 오후와 24일 이틀 사이에 중정 고위 간부 두 사람이 모든 

주교를 방문하였다(SEOUL 04853, P R 250945Z JUL 74). 그들은 대통령

이 말하는 것이라고 하며, 만약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를 가장하여 정부

를 비난하는 지 주교와 불만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면, 정부는 현재 

교회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보호와 특권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정부

의 고위관직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의 신원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며, 교

회를 적대세력으로 비난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중정은 지 주교를 지지

하는 발언을 하는 주교는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재판에 처하게 될 것이

라고 추기경에게 직접 말하였다. 주교들은 이런 직접적 압력에 놀랐고, 

도세나 대사와 함께 대립을 피할 방도를 강구하였다. 대사는 주교들에게 

지 주교가 정부와 유신헌법을 비난한 것은 교회의 견해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7월 25일 주교단이 발표한 선언문 <사회교의 실천은 종교의 

의무다>는 지 주교가 인간의 권리를 말한 것이라고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뜻을 담았다. 정부의 위협 분위기에도 지 주교를 지지하는 주

교단의 선언이 나올 수 있던 연유는 무엇보다 김 추기경이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 추기경 역시 교황대사와 보수적 주교

들에게 정부와의 파국을 피하고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강한 압

력을 받고 있었다(SEOUL 4853, P R 250945Z JUL 74). 그렇지만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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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5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합동미사에서 미사의 의의를 “교황성하의 뜻

에 따르는 교회 쇄신”이라고 강론하였다(명동 대성당 합동미사 김추기경 

강론요지, 00059836). 이렇게 절대적 권위에 내세우며, 지 주교의 사건을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이기주의를 버리자고 설득하는 추기경에 맞

서 주교 등 성직자가 다른 의견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또

한 동료 성직자이자 형제이며 공동체의 일원인 지 주교의 고통을 나누자

는 호소를 외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날 김 추기경은 KNCC의 김관석 목사를 만나 천주교와 

개신교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SEOUL 05033, P R 011005Z AUG 

74). 추기경은 지 주교에게 일어날 일을 고려하여 신구교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추가적인 논의를 약속하였다고 알려졌다. 8월 5일에는 지 주교를 

면회하여 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염려해 주었고, 재판이 끝날 때까

지 지 주교에 대한 교회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SEOUL 05187, R 080819Z AUG 74). 이렇게 김 추기경이 지 주교 옆을 

지킴으로써, 천주교회는 분열이 표면화하고 확대되는 것을 피하였고, 정

의를 추구하는 사제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도세나 주교는 외무부 장관을 만나 재판 개정을 일단 7월 26일

로 연기해 놓고, 한국 정부와 교황청 사이에 타협안, 곧 재판이 종료되

고, 시간이 약간 흐른 뒤에 지 주교를 출국시킨다는 안을 놓고 협상하고 

있었다(SEOUL 4853, P R 250945Z JUL 74). 교구장 직위를 면직하고 출

국시킨다는 것은 정부 제안이었으므로, 도세나 대사가 한 발 더 물러난 

셈이었다. 그것은 지 주교의 위상과 투쟁을 유린할 수도 있는 조건이었

다. 그러나 양심선언으로 도세나 대사가 진행하던 협상은 결렬되었다. 

대사는 미국대사관 공관차석과 말을 나누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지 

주교에게 분노를 표시하였으며, 지 주교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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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 주교의 정치적 과격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강

한 적대감을 표하여 왔고, 지 주교를 천주교회와 한국 정부 사이의 대립

을 피하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제일차적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8월 1일 로마 바티칸 한국 담당은 미국사절과 대화하면서 바티칸의 

기본 인식을 보여주었다(ROME 10573, R 011522Z AUG 74). 바티칸은 

많은 주교와 김 추기경이 지 주교를 강력히 지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

으나, 다수의 한국 성직자들은 지 주교의 입장에 강하게 동조하고 있지

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지 주교가 불의를 공격한다는 것을 천주교 신자

와 성직자가 알고 있어도, 그 방법이 천주교회에 돌이키지 못할 손해를 

입힌다면, 그 투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바티칸은 믿었다. 또한 최근 면담

에서 박 대통령이 김 추기경에게 지 주교 사건이 상호 만족할 만하게 해

결될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교황청은 바티칸 주재 한국대사

와 접촉하지 않았고, 그가 임소로 돌아왔는지도 미국 측에 물었다. 이처

럼 교황청은 한국 천주교회의 분열을 인지하고, 지 주교 문제 해결에 적

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7월 25일 미국대사관은 이런 사태와 지 주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SEOUL 4853, P R 250945Z JUL 74). 지 주교는 자신을 순교

자로, 그리고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지금 교황대

사와 한국 정부를 자신과 정면으로 대립하도록 만들고 있다. 김 추기경

과 다른 주교들은 지 주교를 따를 것인가, 한국 정부가 가하고 있는 압력 

속으로 자신들을 던져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교회의 

고위층이 지 주교의 행동과 거리를 둔다고 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교회 내부뿐 아니라 천주교계에 깊은 분열과 원

망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외국정부관리의 관측과 예상은 양심선

언을 계기로 한국 천주교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박 정권은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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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있다는 사실을 묵과하였다. 

김 추기경과 김관석 목사의 회동에 이어 7월 31일 천주교와 개신교 

간의 합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SEOUL 05033, P R 

011005Z AUG 74). 그들은 감옥에 갇힌 모든 기독교 지도자를 석방하고, 

긴급조치령을 해제하고, 교회 감시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

안을 채택하였다. 정부가 주말까지 여기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서울 전

역에서 항의행진을 하겠다고 하였다. 주교를 잃은 원주교구의 사제와 신

자 1,000여 명은 지 주교의 석방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하였고, 뒤를 

이어 전국 각 교구에서도 기도회를 열었다. 

8월 1일 오전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재판장 육군중장 유병현)

는 군사재판을 개시하였다(SEOUL 05033, P R 011005Z AUG 74). 이날 

아침 일본인 기자가 중정 뒤에 있는 병원에서 지 주교가 끌려 나가는 것

을 목격하였다(STATE 169016, R 022142Z AUG 74). 9일에는 민청학련

의 배후지원자로 기소된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과 함께 결심공

판장에 선 지 주교는 내란선동 및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5년에 자격정

지 15년을 구형받았고, 12일 재판부는 구형대로 선고하였다. 

그런데 지 주교의 재판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가족을 배제한 채 

변호인에게 통고되었다. 지 주교 동생과 변호인만이 재판정에 입장할 수 

있었고, 천주교 관계자와 외신기자들마저도 출입이 불허되었다. 그렇지

만 김종필 총리는 “완전한 비밀재판은 아니다”라고(경향신문 19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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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강변하였다. 군사재판 대변인은 반공개는 한국의 법에 합치하는 것

이고, 국가의 안보에 제일차적인 것이라는 말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재

판 과정에서 흘러나올 지 주교의 거침없는 진술과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걱정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8월 1일자 한국 신문에는 지 주교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

이 처음으로 실렸다. 그러나 당국은 언론보도를 철저히 통제하였다. 국

방부 출입기자만이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었고, 군사재판 대변인이 허락

하지 않은 재판 경과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공개해서는 안 되었다

(Section II-Intelligence, 37). 주교 대신에 “지학순씨”라고 쓴 신문기사에

는 허위 사실이 실리고, 진술이 조작되어 보도되었다. 

󰡔동아일보󰡕 8월 2일자 기사는 “지학순씨 공소 시인”이라는 제목 아

래, “봉기를 해야 한다는 김의 제의에 적극찬동하고 108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전하였다. 8월 7일 제2차 

사실심리에서는 지 주교가 “재판부가 특별히 관용을 베풀어 무죄를 선고

해준다면 앞으로는 아무말없이 오직 순수한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면서 불

쌍한 사람을 도와 나가겠다.”고 진술하였다고 보도하였다(동아일보 

1974/08/08). 그리고 “유인물(양심선언-필자)을 불법 배포”한 것은 “다

만 멀리서 나를 보러온 사람들에게 건강한 내 모습을 보이려 했을 뿐 다

른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은 8월 2일과 8월 8일자 󰡔한국일

보󰡕, 󰡔경향신문󰡕, 󰡔조선일보󰡕에도 똑같거나 대동소이하게 보도되었다. 

이런 기사에 따르면, 지 주교는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양심선언까지도 스스로 부정한 셈이었다. 󰡔조선일보󰡕에는 “공소 사실대

로 피고인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반성까지 한 것으로 실렸

다. 그렇지만 재팬 타임스의 UPI 통신발 기사에는 이런 허위 진술의 출

처가 “군 대변인”으로 명기되었다( Japan Times 1974/08/08). 지 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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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에서 원주교구에 보낸 메시지에 신문 기사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

하였다(지학순 1974b, 00524913). 

신문만이 아니라, 정부도 지 주교가 뉘우쳤다고 하며 국민과 외국

인을 상대로 진실을 왜곡하는 데 전면적으로 나섰다(SEOUL 05187, R 

080819Z AUG 74). 김종필 총리는 국회에서 지 주교가 공산주의자는 아

니지만, 반정부 활동에 연루되었으므로 재판이 정당하다는 연설을 하였

다. 외신기자회견에서는 지 주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며(STATE 167817, 

R 012201Z AUG 74) 그의 도덕성을 훼손하려고 하였다. 중정이 작성하

여 외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는 왜곡된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

용하였는데(외교문서 “지주교사건에 대한 해명자료” 23), 신문기사는 단

순히 보도용만이 아니라 허위 해명과 여론조작의 용도로도 계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 주교의 동생 지학삼이 전한 재판정에서 본 지 주교의 모

습과 진술은 전혀 달랐다. 주교는 재판 내내 무관심하게 앉아 있었고, 

그에게 하는 말에 단순히 고개만 끄덕였다(SEOUL 05187, R 080819Z 

AUG 74). 재판 끝머리에 “만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을 선고하

라. 만일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또한 나에게 내린 선고를 2심

이나 3심에서 줄이려고 한다면, 무죄를 선고하라.”고 진술하였다고 한

다. 양심선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지 주교에게는 구속과 재판 등 사법적 

절차는 인간의 양심을 유린하는 법과 제도의 폭력, 허위, 악에 불과하

였다.

8월 13일 체포와 재판의 불투명성을 우려한 미국대사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서 대변인 이양우가 미국대사관에 와서 군사재판의 진행 상

황을 설명하였다(SEOUL 05304, P R 130955Z AUG 74). 8월 1일에서 14

일까지 61명의 피고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민청학련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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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제대로 심리하지도 않은 채 짜인 일

정과 각본대로 신속하게 민청학련 사건을 사법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였

다. 반면 항고는 지연되었다. 국방부 차관은 9월 15일 이전에 항고심 심

리가 개시될 것이라고 하였다(SEOUL 06005, R 110925Z SEP 74). 외무

부와 국방부 소식통은 9월 12일 항고심은 9월 말까지는 열리지 않을 것

이라고 하였다(SEOUL 06030, O 120742Z SEP 74). 긴급조치 위반자 196

명 전원의 재판을 진행하고, 영부인 육영수의 죽음을 둘러싸고 한일 간

에 갈등이 일어났으므로, 재판이 지연되었을 것이다. 미국대사관은 항고

심의 지연은 국내외의 천주교 활동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보았다. 10

월 7일 지 주교는 최후진술을 통해서 “조국과 교회를 위해 내 몸을 바칠 

것”임을 재천명하였으나(명동천주교회 1984, 171), 11일 비상고등군법회

의(재판장 이세호 중장)는 지 주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군법회

의에 계류 중인 전 피고인에 대한 모든 항소심 공판을 마쳤다. 

정부는 천주교가 수사당국과 군법회의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고, 신

도와 일반국민의 인식을 오도하고 있다고 하며(외교문서 “지주교사건에 

대한 해명자료” 18), 자료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외

국과 종교계를 대상으로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 천주교회와 지 주교 개

인의 분리를 강조하였다. 즉 지 주교 사건은 정부에 의한 천주교 탄압이 

아니고, 지 주교 개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법치주의를 강조하였다(외교문서 “발신전보” 153). 대한민

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국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음은 

다른 문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다. 지 주교는 성직자로서의 종

교적 행위가 국법에 저촉되어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배하고 반정부활동을 찬양, 고무, 선동하고 활동자금을 수교한 죄목으

로 기소된 것이라고 강변하였다(외교문서 “발신전보”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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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교 재판이 시작된 8월 1일 도세나 대사는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방문하여 지 주교의 재판이 개시된 것은 유감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재판 결과를 로마에 보고하는 것뿐이며, 재판이 시작된 이상 교황

청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외교문서 “면담요록” 100-103). 또한 

지 주교가 정치활동을 한 것은 옳지 않으며, “어떤 세력은 이와 같은 사

태를 악용하려 할 것이므로 염려”되고, “지 주교의 문제가 한국 정부 대 

카토릭 교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대사의 관심사는 지 주교 구원에 못지않게 천주교회와 정부의 대립을 방

지하는 데 있었다. 차관보는 지 주교를 원주교구장에서 해임하는 등의 

조처가 있으면, 장관이 설득력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였다. 그러나 교황청이 도덕적이나 교의적으로 신분을 남용한 바가 없는 

지 주교에게서 교구를 빼앗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었다(ROME 

10573, R 011522Z AUG 74). 교회법에 의하면, 그런 사유만이 주교직 

정지의 유일한 근거였다. 따라서 교황청으로서도 묘안을 찾기가 어려웠

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제1심 재판이 끝난 뒤인 8월 5일 교황청 국무부 부장관이 주바티칸 

한국대사를 초치하였다(외교문서 “착신전보” 126-127). 부장관은 조심스

럽게 대사에게 바티칸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경악과 불안을 표시하였

고, 지 주교를 구하도록 요망하는 세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사건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반한(反韓)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유죄 판결 가능성을 걱정한다는 점을 설명

하였다. 지 주교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교황청

의 입장 표명으로서는 상당히 미약하였다. 그리고 이 때까지만 하여도 

교황청의 기관지에 지 주교 사건이 게재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튿날에

는 바티칸 라디오 방송이 오후 정규 뉴스시간에 지 주교 문제를 방송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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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OME 10871, R 081505Z AUG 74). 약 1,000자 200단어로 된 방송 

원고는 사실 보도가 대부분이며, 교황청의 입장을 표명한 부분은 약 1/4

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조속히 공정한 해결을 찾기 희망한다.’에 방점

이 찍히는 조용한 요청이었다. 

8월 11일 교황청 공의회 차석 정무담당 주교가 대사관을 방문하여 

15년 구형설에 대해 교황청의 의견을 전달하였다(외교문서 “착신전보” 

132). 교황은 놀라움과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태가 악

화되면,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지 주교가 본의 아니게 저지

른 일시적 과오에 대해 대통령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앙망한다고 입장

을 전달하였다. 징역 5년가량의 선고를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가혹한 

선고는 바티칸에 놀랄만한 충격이었다(ROME 11809, R 281450Z AUG 

74). 그러나 교황청은 지 주교의 소재와 안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황청 공의회 의장 겸 정무차관 격인 카사롤리 대주교가 신현준 대사에

게 전화하여 선고에 대한 교황의 깊은 슬픔을 전하였고, 한국 정부가 지 

주교의 건강을 고려해줄 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요청하였다고 한다. 14일 

카사롤리 대주교는 다시 대사를 초치하여 지 주교의 건강을 고려하여 “모

종의 특별 배려를 베풀어주기를 희망”하였다(외교문서 “착신전보” 135). 

국내외 천주교회의 항의가 치열해지던 시기인 9월 28일 총리가 주

재한 대책회의에서는 외무장관이 직접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여 천주교계

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기로 하였다(외교

문서 “발신전보” 171-172). 이것은 외무부 미주국장의 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김동조 외무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이었다(SEOUL 06842, R 

150900Z OCT 74). 이에 따라서 10월 11일 외무장관이 교황청 국무장관 

빌롯(Villot) 추기경을 방문하였다(외교문서 “구아국” 227). 외무장관은 

한국은 종교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법 질서를 어기는 종교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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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활동은 허용하지 않으며, 한국인 성직자들의 반정부 활동은 종교

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며, 지 주교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무장관은 바티칸은 한국의 성직자들에게 

국내적 사안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할 의도가 없다고 하

였다(ROME 14595, R 211600Z OCT 74). 원칙상 파당이나 선거와 같은 

“정치적 활동”에는 지역 천주교가 개입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지만, 무엇

이 “정치적 활동”인지는 지역 교회 성직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지 주교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지 주교 사건을 

올바르게 재고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완곡하게 요청하였다. 도세나 대주

교가 상세한 지시를 받았으니, 성직자의 정치 활동 문제는 그와 대화를 

지속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외교적 수사를 고려한다면, 외무장관은 방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바티칸은 성직자의 활동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75년 3월 외무장관이 

교황 바오로 6세를 다시 방문하여 교회와 정부의 관계를 토의하였다고 

본다(경향신문 1975/03/24).

정부는 시위 등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나서는 외국인 성직자들

을 추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9월 28일 외무차관은 도세나 대사를 불러 

법과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외국인 성직자에게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밝혔고, 대사는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응답하였다(외교문서 “면담요록” 173-174). 10월 5일 최규하 

대통령외교특별보좌관이 미국대사에게 외국인 선교사의 정치 활동에 관

해서 고위층의 회의가 열렸다고 하였다(SEOUL 6590, R 050220Z OCT 

74). 외국인 성직자들이 최근 교회 밖의 시위에 활발히 참가하여 대열 

앞에 서거나 현수막을 드는 행위는 공개적 정치 활동으로 이민법에 저촉

된다고 넌지시 알렸다. 이런 말은 한국 정부가 대사관 측에 문제를 제기



64 󰡔기억과 전망󰡕 겨울호 (통권 31호)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사관은 과도히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미국인 선교사에게 외국인으로서 한국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

다. 이처럼 외국인 성직자에 대한 압력은 교황청 외에도 각 출신국 대사

관을 통해서도 가해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신부 8명에게 법에 따라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

라고 당사자에게 경고조처를 하였다(외교문서 “협조문” 186-189). 또한 

11월 초에는 외무장관이 도세나 대사를 다시 초치하여 반체제 활동에 관

여하는 종교인 명단을 전달하였다(외교문서 “면담요록” 205-215). 도세

나 대사는 신부들이 복종하지 않는다고 애로를 토로하였다. 그 명단에 

따르면, 아일랜드인 15명과 미국인 11명 등 모두 36명이며, 주교 3명,
5)
 

신부 32명, 수녀 1명이었다. 소속은 콜롬반 선교회가 10명, 원주교구 9

명이며, 대부분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서울과 원주의 천주교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EOUL 6656, R 071012Z OCT 74). 최규하도 반정부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콜롬반 신부들을 우려한다고 한 적

이 있었다(SEOUL 6842, R 150900Z OCT 74). 

이처럼 한국 정부가 체류 기한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 성직자

들을 직접 압박하자, 원주교구 내 콜롬반 선교회 소속 외국인 신부들은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명동천주교회 1984, 186). 그러나 외국인 

성직자들은 항의운동에서 뒤로 물러나고, 한국인 성직자들이 주도하였

다고 한다(SEOUL 07468, R 080935Z NOV 74). 특히 천주교계에서는 이

런 변화가 뚜렷하다고 하였다. 물론 이런 위협 효과도 당장 있겠지만, 

5) 외무부 자료에 안동교구 르네 두봉 주교를 신부로 잘못 파악하였으므로, 주교는 2명이 아니라 

3명이고, 신부 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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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는 한국의 천주교와 개신교의 민주화운동이 확산되고, 참여자

들이 주체적인 의식과 태도를 갖추어 나갔기 때문이었다. 

지 주교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천주교회의 지 주교 석방 요구와 항

의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지 주교 자신이 옥중메시지를

(지학순 1974a, 00834737; 지학순 1974b, 00524913) 통해서 천주교회의 

사명을 재천명하였다. 신구교는 종교인을 비롯해서 학생 등을 탄압하는 

박 정권에 공동으로 맞서서 합동예배를 올리고 함께 시위에 나섰다. 종

교계의 비판과 저항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지의 기독교권에

서도 일어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외 종교계의 대대적인 항의는 박 

정권으로 하여금 구속자 석방 등 압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시기 천주교와 각 사회단체의 활동은 기존 논저에 

잘 정리되어 있다.
6)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요한 사건과 운동의 전개에 

주목한다. 

9월 초순 교황대사대리 카봉고 신부는 젊은 사제들의 불만이 점증하

고 있다고 교회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였다(SEOUL 05778, R 030915Z 

SEP 74). 신부들은 지 주교와 그의 대의가 잊히거나 버려질 위기에 처하

여 있는데도, 교회가 침묵하며 정부의 조처를 소극적으로 기다린다고 생

각하였다. 또한 바티칸과 교황사절은 지 주교는 물론이며 한국 내 국가

와 교회의 긴장에도 무관심하다고 보았다. 카봉고 신부는 이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사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 주교를 지지하는 공

개적인 시위를 감행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단언하였다.

그러한 움직임은 벌써 개시되었다. 지 주교가 체포된 직후에도 천주

6) 󰡔암흑속의 불꽃󰡕 제1권의 ‘가톨릭 일지’ 및 ‘사건일지 월일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9, 380-423; 명동천주교회 1984, 15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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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내의 보수파와 활동파 사이에 깊은 분열이 생겼다(SEOUL 04554, P 

130421Z JUL 74). 기도회의 과도한 정치적 내용과 주교단 성명서 초고의 

날카로움이 문제가 되었고, 한 주교가 중정에 주교회의 성명서를 넘겼던 

것이 원인이었다. 8월 29일 서울대교구의 제2,3연령 사제들이 지 주교 

사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는 <주교단에 보내는 요망>(서울대교

구 1974, 00480560)을 전달할 만큼 지 주교의 재판 이후에는 대립이 더욱 

심각해졌다. 드디어 9월 26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명동성당에

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렸다. 그것은 지 주교 구속과 그에 따른 석방운

동을 계기로 천주교 사제들이 새롭게 자각하고 결의를 다진 결실이었다

(강인철 2009, 381-383). 그리고 지 주교 석방운동에서 시작된 천주교 민

주화운동에 원동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조

직이 되었다. 

10월 9일 오후 서울 가톨릭대학신학부 교정에서 약 2만 명이 참가한 

1975년 전국성년대회가 거행되었다(SEOUL 06732, R 100923Z OCT 74). 

대회의 주제는 화해와 쇄신이었고, 도세나 교황대사와 주교 10명이 공동

집전하였다. 특히 전주교구의 김재덕 주교는 특별강론에서 유신헌법 비

판을 불용하겠다는 박 대통령을 비판하였고, 지 주교와 구속자들의 석

방,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였고, 지 주교의 양심선언을 읽어 큰 호응을 

얻었다. 교구의 조심스러운 경고와 연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은 

참가자가 5,000명에(STATE 223906, R 102118Z OCT 74) 달하는, 당시

에는 가장 큰 규모의 항의시위로 끝났다. 경찰은 이에 맞서 시위자들에

게 경찰봉을 휘두르고 페퍼포그를 쏘는 등 이전보다 훨씬 거칠게 진압하

였다. 또한 각지에서 열린 성년대회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었다.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에 이르는 시기에 종교계 민주화운동에는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기독교 교회의 반대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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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신구교 합동 종교행사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

라, 그런 추세가 서울에서 지방의 중요 도시로 확대되었다(SEOUL 07468, 

R 080935Z NOV 74). 언론통제에 맞서서 현저하게 정치색을 띠는 종교

행사와 성명서가 많아졌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정치적 저항을 고무

함으로써 박 정권의 민주화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그들은 교

회의식과 종교적인 사회공동체 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운동전술을 구사

하였다. 9월 22일 명동성당에서 야간에 열린 신구교 합동기도회에는 가

톨릭노동청년회와 도시산업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지 주교가 지

도를 담당하던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회장 이창복은 반정부 선언문을 낭

독하였고, 기도회가 끝난 뒤에는 촛불집회가 열렸다(SEOUL 06318, R 

231001Z SEP 74). 

이런 운동은 경찰이나 중정의 탄압을 피하고, 대량 검거나 폭력 발

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대처하

기가 곤란하였다. 운동을 이끌어가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정부가 구속

자 석방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 완강하고 결의에 차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교회의 상층부는 한층 조심스럽고, 교내외의 

반대세력과는 협력을 회피하고,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지만 교구 차원과 초교파적 사회행동기구, YMCA와 YWCA 지부 등

의 협력은 매우 강하였다. 심지어 보수적인 감리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

났다.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 진영에 맞서 중정과 CID는
7)
 교회 지도자들

을 자주 방문하고, 운동자들을 심문하고, 교회 재정에 대한 세밀하고 집

중적인 조사를 하였다. 

1975년 1월 4일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광고해약사태에 처한 동아

7) 보안사령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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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8면에 제21회 인권회복기도회를 개최한다는 <암흑속의 횃불> 전면

광고는 특히 주목을 끌었다(SEOUL 00031, R 060858Z JAN 75). 양심선

언 전문이 신문에 최초로 게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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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압의 강도를 늦춘 것이었다. 방한 중에 포드 대통령도 박 대통령이 

몇 달 전보다는 더 관대해졌다고 화답하였다(News Conference #81, 1974).

그렇지만 이는 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기 위한 사

전 작업만은 아니었다.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탄압과 완화를 상황

에 맞게 반복적으로 구사하였고, 당근과 채찍을 사람에 따라서 적절히 

골라서 사용하였다. 1974년 봄에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국민을 억압하다가 지 주교의 양심선언으로 예상치 

못한 종교계의 저항을 만나자,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고삐를 약간 

느슨하게 풀었을 뿐이었다. 10월 7일 김종필 국무총리는 스나이더 미국

대사에게 “천주교계가 행동을 온건하게 하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대통

령의 관대하고 호의적인 태도와 조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

였다(SEOUL 06656, R 071012Z OCT 74).

미국대사관 측은 지 주교 등의 군사재판 결과에 대한 대변인의 설명

을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SEOUL 05304, P R 130955Z AUG 74). 사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억지 주장이며, 진실은 아니다. 어디에 진

정한 진실이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한국 정부 자체가 논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하였다는 것은 중요하다. 즉 자신들은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지만,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하비브 대사는 판결

에 대해서 “국내 정치”라고 하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STATE 176929, 

R 132057Z AUG 74). 하지만 며칠 뒤 백악관 대변인은 “포드 대통령이 

정치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TATE 179523, 

R 152242Z AUG 74).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라 무게감이 떨어

지기는 하였고, 뉴욕 타임스가 다른 기사 일부에서 6줄로 처리하였듯이

(New York Times 1974/08/15), 미국언론조차도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

러나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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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다. 

9월 17일 함병춘 주미대사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로 자리를 옮긴 

하비브에게 박 대통령의 포드 대통령 초청문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군

사원조와 의회의 동향을 문의하였다(STATE 205011, R 172322Z SEP 

74). 하비브는 상원의 원조삭감안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강압적인 

조처”는 미국 내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감옥에 있으므로 8월 23일에 내린 긴급조치 1호와 4호

의 해제는 별로 효과가 없으며, 지 주교의 투옥은 의원들이 많은 천주교 

유권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크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공개된 이 시점의 외교문서에서는 실무책임자인 하비브의 발언 중 가장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함 대사는 곧바로 박 대통령에게 미국에 있는 상당한 압력을 강조하

고, 포드 대통령의 방한을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대규모로 사면하는 기회

로 삼을 것을 권고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STATE 208501, P 202308Z 

SEP 74). 이에 하비브는 지 주교와 같은 투옥자를 석방하고, 모든 사형 

선고자를 감형하도록 조언하였다. 전에 김 국무총리가 이런 사면의 가능

성을 보여주었으므로, 주한미국대사관은 신중하게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전문에 덧붙였다. 국무부는 대한원조의 삭감을 요

구하는 미국 여론과 의회의 압력에 버틸 수가 없게 되자, 한국 정부에 

강압적 조처의 완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통령 방한이 독재

적인 박 정권만 도와줄 것이라는 미국 내 비판 여론과 1976년 대통령 선

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도 있었다. 

미국 정부는 박 정권의 강압적인 정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안보라는 관점에서 용인하였다. 그러나 국무부의 대한안보정책에 직접

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라면,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7월 24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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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세출위 대외활동소위의 외원안심의위에서 키신저 국무장관은 대한

원조의 지속을 역설하였다(동아일보 1974/07/25). 이에 대해서 뉴욕 타

임스의 거츠먼은, 키신저의 증언은 원조 문제에서 안보 이익이 인권의 

고려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행정부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

였다(STATE 162030, R 252215Z JUL 74). 9월 11일 키신저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한원조로 신청하였던 1억 6천1백만 달러가 7천5백만 

달러로 삭감되자(New York Times 1974/08/14), 다음 사항을 이행하라고 

지시하는 전문을 보냈다(STATE 199963, O 112315Z SEP 74). 첫째, 한

국 정부가 지 주교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도록 돕는다. 둘째, 의회, 미국

과 한국의 천주교계를 포함한 모든 우려하는 측에 미국 정부가 그런 점에 

관심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사관은 지 주교의 항소심에 참

관하도록 하고,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으면, 참관을 희망한다는 점을 분

명히 알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게 적절히 문의한다. 한국 정부가 심리가 

종료되었다거나 아무도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하면, 대사관은 이 시점에서

는 더 이상 추궁해서는 안 된다. 

9월 16일 본국 지시에 따라서 대사관 정치담당관은 인권에 관련된 

중요 관심사라고 하며 지 주교의 항고심 방청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

였다(SEOUL 06117, R 160350Z SEP 74). 이틀 뒤에 외무부 미주국장은 

국방부와 중정과 상의하였으나, 가족과 기자 몇 명밖에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대사관의 참관을 허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SEOUL 06190, R 180540Z SEP 74). 스나이더 대사는 “미국 정부가 지 

주교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현재 목적에 충분하다고 믿으며, 참관 때문에 한국 정부

를 압박하는 더 이상의 행동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본국에 회신하였다.

11월 하순 포드 대통령 방한 직전에 키신저 국무장관은 포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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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의하면서, “박 대통령과 작은 회의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에게 ‘포

드 대통령이 당신 뒤에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그를 집어던지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은 그에게 좀 더 좋게 보이

라고 조용히 말해도 된다.”고 조언하였다(Memorandum of Conversation 

1974). 그는 박 정권이 전복된다면, “아마 좌익을 제외한 또 다른 독재자

(strongman)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할 만큼(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 269), 제임스 팔레 교수가 “비도

덕적인 비스마르크의 Real Politk”이라고(STATE 163673, R 262355Z JUL 

74) 비판한 그의 현실적 정치관에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1975년 새해가 왔어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한 성직자와 신자

들은 시국 기도회와 특별미사를 진행하였고, 각종 선언문과 결의문이 발

표되었다. 김 추기경은 교회는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자기희생을 각오해

야 한다는 사순절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2월 12일 국민투표일에는 명동

성당에서 단식 기도회가 열렸다. 

2월 14일 김 총리가 스나이더 대사에게 지 주교를 포함한 정치범을 

석방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메시지 전달자에 따르면, 당일 김 총

리가 각료 중 일부 강경론자들의 반대를 누르고 박 대통령을 확신시켰다. 

도세나 대사로 하여금 지 주교의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조처도 이미 취해졌다(SEOUL 00993, R 141135Z FEB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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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박 대통령은 12일 시행된 국민투표에 나타난 화합 분위기

에 따라서 “공산주의자 몇 명”을 제외한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즉각 석방

한다고 발표하였다(SEOUL 00997, O R 150543Z FEB 75; 동아일보 1975/ 

02/15). 재판이 모두 끝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은 행집행정지 조처로 석

방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피고인은 구속집행정지 결정통보가 있는 대

로 군사재판 검찰부에서 석방을 지휘할 방침이었다. 

2월 17일 밤 8시 55분 지 주교는 김 추기경과 함께 서울교도소 밖으

로 나와서 원주교구 신도를 비롯한 5백여 명에게 환영을 받았다(조선일

보 1975/02/18). 그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으며, 불의와 악을 물리치

기 위해 목숨 바쳐 노력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동안 독방에

서 지냈으며, 해방신학 등 현대신학서적을 주로 읽었다고 하였다. 

구속자들이 형집행정지로나마 석방된 것은 포드 대통령 방한이 민주

세력에게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

라, “당신의 강력한 지도력이 남북대화에 중요하다.”며 권력까지 인정해

준 포드 대통령에게(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 258) 감사의 선물을 주어야 할 판이었다. 포드 대통령은 방

한 결과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방한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할 만큼(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1974), 그에게도 방한은 의미가 있었다.

포드 대통령의 귀국 이후인 12월 7일 키신저 국무장관이 기자회견

을 하는 자리에서 오갔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

었음을 알 수 있다(Department of State Bulletin, 919). “의회가 매우 억압

적인 정권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원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당신은 

박 대통령과 정치범의 석방과 민주정부의 회복을 논의하였습니까?”라는 

기자에 질문에, 키신저는 “대통령 대변인이 한국에서 그 주제는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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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지적하였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

변하였다. 포드 대통령이나 키신저 장관이, 또는 양자가 함께 박 대통령

에게 구속자 석방과 민주화를 거론한 것은 분명하다. 1976년 대통령 선

거의 토론 자료에도 “한국의 인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고, 우리

는 박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렸다(Second Debate).”는 포드 대

통령의 말로 양측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한국의 인권은 안보의 후순위라는 뜻이었

다. 적어도 카터 대통령 재임 이전 미국 정부의 대한인권정책은 한계가 

뚜렷하였다(Issue Briefing Book 1976). 그런데 이듬해 1975년 6월 하비브 

차관보는 키신저 장관 등과 한국의 정치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

는(박 대통령-필자) 그가 하는 일이 미국 측에 문제를 야기하면 알려달라

고 전에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 269) 키신저의 기억을 되살렸다. 이로 

미뤄보면, 박 대통령은 포드 대통령 방한 당시 강압적인 통치를 완화할 

뜻, 구속자를 석방하겠다는 생각이 있음을 미국 측에 밝혔다고 생각된다. 

1975년 1월 7일 스나이더 대사는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서울을 방문

한 하원의원들이 지 주교의 체포와 투옥이 미국의 여론과 하원에 미칠 

역효과를 특별히 언급하였다고 전하였다(SEOUL 00078, R 080647Z JAN 

75). 김 총리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지 주교 문제는 늦지 않는 시간

에 처리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면서 지 주교 개인이 최소한 반성을 

표하고 헌법을 폭력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를 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보면, 크리스마스는 지났더라도 1월 초에는 

지 주교 등 구속자 석방 방침은 거의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포드 대통령의 방한은 긴장관계에 놓인 미국의 여론과 

의회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의 공고한 지지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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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의 대가로 유신체제의 동요나 위신 추락을 용인할 의사는 별로 없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은 양국 정상의 체면치레

였고, 더 나아가보았자, 일시적이라도 얻을 수 있는 방한의 효과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즉 유신체제를 변경하거나 국민에게 양보할 

의사는 당초 없었다. 

지 주교를 포함한 구속자들이 석방된 직후, 공화당과 유정회는 김 

추기경, 지 주교, 김관석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의

하였다(SEOUL 01049, R 190923Z FEB 75). 그러나 2월 21일 김지하가 

주도하여 지 주교와 박형규 목사 등 석방자들이 회합을 열었다(SEOUL 

01144, P R 220332Z FEB 75). 그들로서는 타협 내지 굴복을 의미하는 

‘대화’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는 정치범 단체의 결성을 발표하

고, 풀려나지 못한 정치범의 석방, 인권회복, 유신헌법의 종언을 포함하

는 목적을 담은 선언서를 낭독하였다. 결국 3월 13일 김지하는 다시 체포

되어 투옥당하였다(SEOUL 01688, P R 130855Z MAR 75). AP 통신이 

그가 무기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한국 매체는 외면하였다(SEOUL 

07368, R 200331Z SEP 75).

2월 하순 대구에서 열린 주교회의에서 정치와 교회의 역할에 관한 

화해적인 메시지가 발표되었다(SEOUL 01455, O R 060709Z MAR 75). 

인권에 대한 책무와 구속자 대우에 대한 분노를 재확인하였다. 긴급조치 

해제, 지 주교 등 구속자의 석방, 그리고 정부의 대화 제의를 환영하였

다. 동시에 천주교회는 정치운동과는 초연한 입장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 메시지에는 일 년에 가깝도록 치열하게 전개된 교회의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마무리가 된 후,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기 바라는 김 추기

경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도세나 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지 주교의 사면을 위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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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하였다(SEOUL 04036, R 050844Z JUN 75). 현재 지 주교는 성직

자로서 임무를 지키고 있고, 정치활동은 피한다고 근황을 알려줬다. 김 

추기경과 다른 주교들도 이를 견지하도록 적극 권고하였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 천주교회의 지도자들은 지 주교의 의사와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긴급조치 9호가 내려진 뒤인 6월에 미국대사 스나이더는 신부 라바

트의 주선으로 예수회 안양 피정소에 있는 지 주교를 방문하였다(SEOUL 

04484, O 210331Z JUN 75). 지 주교는 우울하게 보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끝났고, 나라는 공포로 통치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사람, 경찰조차도 유신체제를 점차로 두려워하고 

비난한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은 북한 정권

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는 

미국 정부는 한국의 현재 정책의 위험성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작년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거대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음

을 증명하였지만, 그들은 내면적으로 약하고 부드러워서 압박에 쉽게 굴

복한다고 보았다. 야당과 교회의 투쟁이 실패한 것은 한국에서 모든 것

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비난받은 것은 정치뿐 아니

라 경제와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 현 체제에 대한 충성은 없

으며, 공포만 있을 따름이며, 자신은 감시와 도청을 당하고 있으며, 방문

자들은 검문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가 지금 할 역할은 종교 전

례뿐이며, 로마와 독일에서 초청을 받았으나,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

다. 그는 미국이 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자유와 인권회복에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작별인사를 하였다. 미국대사는 지 주

교의 낙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만남이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지 주교가 공항에서 체포된 지 꼭 1년이 되는 시점에 김 총리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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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조용하다며 미국대사에게 자신

감을 표하였다(SEOUL 05645, P R 261015Z JUL 75). 학생들의 움직임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8월 3일자로 형기를 2/3 이상을 채운 투옥자 약 천

여 명을 사면할 계획이며, 그렇더라도 정치상황에 주요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지하와 김관석도 심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미국 의회의 집중된 관심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실토하였

다. 11월 9일자 엘에이 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권력은 유신체제 아래에서 

“도전받지 않지 않는다.”고 보도하였다(STATE 268225, R 122120Z NOV 

75). 김 추기경과 지 주교도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자가 꼽

은 ‘표면적 안정에 잠재한 전반적인 공포’의 일례였다. 

지학순 주교가 추구한 사랑과 정의와 양심,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를 위한 투쟁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이념과 역사에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 사실과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체포, 양심선언, 재판, 석방에 이르기까지 지 주교를 둘러싼 행위

자들의 인식과 대응을 한국과 미국 정부의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그 고찰의 결과를 좀 더 넓은 관점과 긴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면

서 행위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지 주교가 체포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귀국한 이유는 자신이 

고통과 희생을 실천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금과 재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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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당한 후퇴를 타협안으로 하는 정부와 교회의 협상을 단호히 거부하

였다. 양심선언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지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유신체제라는 악과 불의와 대결한 싸움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지 주교는 국내외에서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으며, 민

주화를 진척시키는 원동력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지 주교

가 벌인 투쟁의 정점은 양심선언이었다. 체포와 투옥이라는 투쟁을 통해

서 한국 천주교회의 젊은 사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몸소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웠다는 점은 천주교와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

다. 그러나 석방 이후 천주교회의 보수파에게 압력을 받았고, 정권의 유

화책으로 무기력해진 한국사회에 실망함으로써 투쟁성을 상당 부분 상실

하였다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큰 손실이었다.

둘째, 박 정권은 유신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하였고, 종교계의 대표적인 비판자인 지 주교를 그에 연루시

킴으로써 천주교계를 계속 침묵 속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 주

교의 체포와 구속은 유신정권의 폭압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렸고, 집

권 내내 천주교회와 심각한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되는 대실책이었다. 그 

여파를 최소화하려고 사실의 조작, 허위의 전파, 강압적 조처를 감행하

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 일각의 온건파를 무시하다가 포드 대통령의 방

한 대가로 구속자를 석방하게 되었다. 이런 조처는 억압의 강도를 일시

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체제에 가중되는 압력을 약화시키려는 박 대통령의 

통치술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였음은 석 달 뒤 긴급조치 9호를 공포하였

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보다는 반공과 안

보를 우선시하던 미국 정권이 인권을 중시하는 카터 정부로 교체되면서, 

독재의 속박을 늦추지 않던 박 정권은 외적으로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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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랫동안 정치적 보수성향을 보였던 한국 천주교회는 지 주교

의 양심선언과 투옥을 계기로 변신을 시작하였다. 만일 지 주교의 저항

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천주교회는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훨씬 늦게 동참

하였을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의 새로운 탄생의 주역은 제2차 바티칸공

의회 정신에 충실하고자 하는 젊은 사제들과 그 선배들이었다. 김 추기

경이 지 주교와 사제단 편에 굳건히 섬으로써 정권과 밀접하였던 교회의 

보수파는 불만을 삭이며 따라가야 하였다. 그렇지만 그 대립과 분열의 

폭은 점점 넓어갔다. 도세나 교황대사처럼 보수적인 최고위층은 지 주교

의 저항과 사제단의 용기와 일반신자들의 열렬한 신앙 앞에서는 속수무

책이었다. 로마 바티칸 당국도 한국 천주교회의 안정과 교세확장에 주안

점을 두다가 결국 지 주교의 문제 앞에서 안이함과 무력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반면 교회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외국인 사제들이 많았다는 

것은 한국 천주교회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넷째,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언제나 냉정하였다. 특히 현

실주의 정치학자인 키신저 국무장관이 대외정책을 장악하였던 시기는 더

욱 그러하였다. 미국이 말하는 내정간섭이란 민주주의, 자유, 인권으로

써 반공정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독재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

로 책임을 스스로 면제하였다. 오로지 대한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한정책이 

때로는 의회와 사회여론에 흔들릴 경우도 있었다. 독재의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겠다는 투쟁이 전개될 때, 미국사회 일각에서 

보여주는 관심과 지원은 국무부를 움직이게 하였다. 특히 안보를 위한 

대한원조가 의회에서 위협을 받는 것은 국무부와 대통령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었다. 1974년 하반기 박 정권에 약간의 압력을 행사하였고, 그것은 

탄압의 완화로 되돌아왔다.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방한하여 지지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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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속하자, 한국 정부는 구속자 석방으로 화답하였다. 그러나 머지않

아 긴급조치 시대가 다시 왔어도, 프레이저 청문회조차도 키신저를 움직

이게 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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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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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contemplates on the Bishop Chi Hak Son’s year-long fight for 

democracy since his arrest in July, 1974 until the release. Mostly based on 

the ROK-US diplomatic documents, the story is newly approached. Main actors 

include the Bishop Chi, ROK and US government, and the Catholic community. 

The process is unfolded into four steps, the arrest, declaration of conscience, 

trial, and release, each of them matched with the actors’ perception and response. 

The Bishop sacrificed himself in the struggle against the evil, unjust Yushin 

system to restore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momentum 

reached its peak with the declaration of conscience, opening a new chapter 

for the Catholic church and the democratic movement. The arrest of the Bishop 

by the President Park was explicit in demonstrating the oppressiveness of the 

regime, and ended up making a critical blunder to stand against the Catholic 

community. The Bishop and the related arrests were released as a result of 

the regime’s conciliatory governing strategy and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Despite of the fact that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actively par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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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emocratic movement, motivated by the Bishop’s spirit of resistance 

and sacrifice, it failed to avert from the division with the conservative camp. 

The US government adhered to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for its primary 

objective of Korean policy was security rather than democratized Korea. However, 

the Department of State blocked the repressive measures of the Park regime 

for a time being as a response to the Korean aid curtailment by the Congress. 

■ Key Words: Bishop Chi Hak Son, Democratic Movement, Catholic, 

Park Chung Hee, Yushin Regime


